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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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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es management policy i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before it is implemente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genda of the committee, which ac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ies, and confirm whether various policies dealt with all 
fields of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meeting data, minutes, and 
related laws were checked. Focusing on the agenda,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the overall policy, whether there is a bias toward specific policy issues, and the main 
discussion subject of the committee about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ntire agenda, the agenda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has been made up of reporting agendas, and as a result, it has emerged that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policies have not been conducted well.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rchives management policy wa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many years without focusing on a specif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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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기능,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생산 단계의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증거 가치와 정보 가치를 내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국가자산이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국회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기관은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국회는 오래전부터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헌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있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2000년 1월 1일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정｣ 
등 관련 내부 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부보다 먼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만들어 각 처리과에 배포하는 등 제정된 

법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여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회기록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김장환, 2018, 43).

국회기록관리는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후 다양한 기록관리 정책 수립, 관련 법규정의 제정⋅개정, 기록연구직 

증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전문장비 도입 등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2021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局)’ 

단위(1소 2과 5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직무를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DB 구축’,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 등 12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의 각 과는 국회회의록, 국회 소속기관의 생산⋅접수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국회기록물에 대한 수집⋅이관⋅보존⋅평가⋅관리⋅서비스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

다. 이를 볼 때 국회도서관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가 실질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기록관리 주요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회기록관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를 근거로, 국회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록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국회기록보존소 설치 때부터 국회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위원

회가 구성되었으며,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이관된 이후 국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및 ｢국회기록물관

리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①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② 기록물 회수 및 보상, ③ 국회기록물

의 비공개 기간연장, ④ 기록관리 현황평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회 내부에서는 위원회

의 논의를 거친 뒤 각종 기록관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추진된다.

그동안 기록관리학계의 공공기록물관리 영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기록관리

에 관한 것들이고, 국회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선행연구는 더욱 적은데, 이승일(2008), 김유승(2011), 김유승과 김장환(2013)의 연구와 같이 ｢국회기록물관리규

칙｣의 일부 또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주요업무로서 간략히 소개되거나, 김장환(2015; 2018), 최혜영과 이승일(2019)

의 연구와 같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 국회기록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잘 수행되어 왔는지, 위원회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특정 

부분에 치중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국회기록관리 정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어떠한 정책

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 외부에 전혀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국회기록관리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의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시행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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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 내용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현황 등 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

게 서술하고,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 안건을 파악해 각종 정책이 국회기록관리의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기록관리의 전 분야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안건에 대한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에 따른 국회기록보존소의 12개 직무 사항1)에 근거하여 

전체 안건을 ‘정책 기획’, ‘수집⋅분류’, ‘서비스 영역’ 등 업무의 순서에 따라 크게 3개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각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운영

2.1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구성

200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은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로 명문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관련 조항도 함께 신설되어, ｢국회기록물관

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라는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32조 단서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 국회도서관 총무과

장(현 기획관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등 국회 내부의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당시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을 근거로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2인이 

위촉되었다.

2009년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2009.4.27.)으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위 법규의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만 수정되었고, 전반적인 규

정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위원의 구성만 다소 변경되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의사국장 등 국회사무처 소속의 위원 

대부분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빠지게 되었다(<표 1> 참고).

 1)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는 2002년, 2004년, 2010년 세 차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당시 위원회 구성원, 안건 제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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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4년 2010년

위원장 국회사무차장 위원장 국회사무차장 위원장 국회도서관장

위원

국회

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의사국장,
총무과장,
국회기록보존소장

위원

국회

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
국회기록보존소장

위원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국회

도서관
총무과장

국회

도서관
기획관리관

국회

도서관

기획관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국회예산
정책처

-
국회예산
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예산
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입법
조사처

-
국회입법
조사처

-
국회입법
조사처

기획관리관

<표 1>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내부 위원 구성 변화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위원회 명칭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로 변경

되었고, 기존 위원회 관련 조항도 크게 변화하였다. 기존 ‘규정’ 수준에서 다루어진 위원회 조항이 상위 법규인 

‘규칙’ 수준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위원회의 기능 및 개최 시기, 위원 구성 등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

다. 규칙의 개정과 함께 기존에 별도 인원으로 다뤄졌던 외부 전문가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등 의무 사항으로 명문화되었다.

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의 변경에 따라 1기~4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3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 시스템(https://www.kri.go.kr/kri2)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학문 분야는 각각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컴퓨터공학이었고(<표 2> 참고), 이들은 모두 기록관리 분야 관련 연구 실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1기 2기 3기 4기

기록관리학 1 - 1 1

문헌정보학 1 1 - 1

역사학 - 1 1 -

컴퓨터공학 1 1 1 1

<표 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2009년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과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전부개정은 위원회

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기존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는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둠으로써 국회기록보존소보다 

상위 기관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국회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큰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

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당시 의결한 사항은 국회기록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들이 위원 구성에

서 빠짐으로써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회의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이 ‘국회기록보존소장’에서 ‘국회도서관장’으로 변경되면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현재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최소 인원인 3명만 위촉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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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각 소속기관 기획관리관, 국회

기록보존소장 등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내부위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과거의 내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답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현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제1항 각호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제2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제3호)’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진행한 기록관리 현황평가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2020년 서면심의를 포함한 위원회 정기회의의 전체 심의안건은 16건, 보고안건은 19건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고). 이후 위원회 기능별 심의/보고 안건을 확인한 결과 제1호 13건(37.1%), 규정 제30조 13건(37.1%), 기타 

5건(14.3%), 제3호 4건(11.4%) 순으로 현황이 나타났으며, 제2호 사항은 0건으로 확인되었다.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도 함께 확인하였는데, 총 16건 중 11건(68.7%)이 원안 의결되었고 4건(25.0%)이 수정 의결, 1건(6.3%)

이 부결되었다.

구분 회차 심의안건 위원회 기능 의결 사항

심의

안건

2011년 정기 - 국회의원 개인정보 공개기준(안) 수정 의결

2012년 정기
- 2013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원안 의결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지표(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3년 정기
- 2013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4년도 지표(안) 규정 제30조 수정 의결

- 국회회의록 원본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제1호 부결

2014년 정기 - 2015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5년 정기
- 2016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수정 의결

- 2004~2010년 생산 국회기록물 재분류(안) 원안 의결

2016년 정기 - 2017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7년 정기

- 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제3호 원안 의결

-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입법청원 문서의 서명부 관리 건 제1호 원안 의결

2018년 정기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제3호 수정 의결

2019년 정기 -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에 관한 건 제3호 원안 의결

2020년 정기

(서면)

- 2020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원안 의결

- 국회기록물 분류 점검사업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간연장 제3호 원안 의결

보고

안건

2012년 정기 -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호

2013년 정기 -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4년 정기
- 2015년도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 2014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규정 제30조

2015년 정기
- 2016년도 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 2015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보고 규정 제30조

2016년 정기

- 2016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보고 규정 제30조

- 제19대 국회의원실 기록물 수집 결과보고

- 2017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표 3>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심의/보고안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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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안건 확인을 통한 국회기록관리 정책 분석

3.1 국회기록관리 업무 주제별 위원회 안건 재구성

다음으로 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국회기록관리의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 심의/

보고안건을 확인한 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행하는 국회기록관리 업무에 따라 각 안건을 그룹화하였다. 한편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은 세부 사항별로 분리 후 각각을 독립된 사안으로 간주하였고, 동일한 제목

이면서 동시에 다음연도까지 연속되는 사항을 다루는 안건은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그룹화하였다(<표 4> 

참고). 

영역 세부사항 안건 비고

1.

정책 기획

1.1. 기록관리

정책 수립

-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12년(보고)

- 국회기록보존소 조직 확대* ’13년(보고)

- 신규⋅확대된 업무의 단계별 추진 계획* ’13년(보고)

1.2. 법⋅제도

정비

-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기반 마련* ’17년(보고)

- 체계적인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18년(보고)

- 체계적인 국회기록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19년(보고)

- 체계적인 국회기록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내실화* ’20년(보고)

1.3. 기록관리

지도⋅점검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지표(안) ’12년(심의)

- 2013~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12, ’14~’17년(심의);

’13년(보고)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내실화* ’15년(보고)

- 2013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4년 지표(안) ’13년(심의)

- 2014~2017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14~’17(보고)

- 2018~2020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차년도 계획(안) ’18~’20년(보고)

-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20년(보고)

1.4. 기록관리

교육

- 국회기록관리 교육 실시* ’13년(보고)

- 수요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교육 확대* ’16년(보고)

1.5. 대내외

교류협력

- ICA 서울총회 참가 및 국회도서관 홍보 강화* ’15년(보고)

- 글로벌 기록관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16년(보고)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등 대내외 협력 강화* ’20년(보고)

<표 4>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재구성

구분 회차 심의안건 위원회 기능 의결 사항

보고

안건

2017년 정기

- 2017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규정 제30조

- 2017년도 제2차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

- 2018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8년 정기
- 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9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2019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9년 정기
- 2019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20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2020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20년 정기

(서면)

- 2020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21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제1호

- 2021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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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사항 안건 비고

2.

수집⋅보존

2.1. 수집⋅관리

-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13~’14년(보고)

- 국회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운용* ’16년(보고)

- 한눈에 보는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서비스* ’14년(보고)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낙선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마련* ’15년(보고)

- 제19대 국회의원실 기록물 수집 결과보고 ’16년(보고)

-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정리* ’16년(보고)

- 제20대 교체 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19년(보고)

2.2. 구술기록 

채록

-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
’12년(심의);

’13~’15년(보고)

- 국회 역대 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채록 사업* ’16~’17년(보고)

2.3. 역사기록

수집
-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17년(보고)

2.4. 평가

및 보존

- 기록물 이관⋅점검 및 보존매체 변환* ’13년(보고)

- 국회기록물 평가 및 폐기* ’15년(보고)

-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입법청원 문서의 서명부 관리 건 ’17년(심의)

- 국회 소속기관 및 국회의원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18년(보고)

-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법 수립* ’12년(심의)

- 국회회의록 원본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13년(심의)

- 탈산장비 도입을 통한 중요 국회기록물의 영구보존처리 기능 강화* ’15년(보고)

- 시청각기록물 전용 보존공간 설치* ’15년(보고)

- 기록물 서고 환경 개선* ’16년(보고)

- 국회기록물의 원본 보존성 강화 및 활용성 제고* ’18년(보고)

- 국회의장 선물 관리 및 공간 확보* ’20년(보고)

2.5. 시스템

관리

-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인수 및 검증 기능 개선* ’14년(보고)

-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개선* ’20년(보고)

3. 

서비스

3.1. 공개

재분류

- 국회의원 개인정보 공개기준(안) ’11년(심의)

-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12년(심의);

’13, ’15년(보고)

- 2004~2010년 생산 국회기록물 재분류(안) ’15년(심의)

- 2020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20년(심의)

- 2017년도 제2차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 ’17년(보고)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17~’18년(심의)

-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19년(심의)

- 국회기록물 분류 점검사업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간연장 ’20년(심의)

3.2. 정리⋅기술

-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기반 조성* ’13년(보고)

-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체계 기반 마련* ’15년(보고)

- 국회 보존기록물 분류⋅기술 추진* ’16년(보고)

- 국회조직 연혁관리 기반 조성* ’13년(보고)

- 국회조직 연혁정보 조사* ’17년(보고)

3.3. 기록

정보콘텐츠

-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개발⋅구축* ’14년(보고)

- 의정사와 함께하는 전시 및 발간 사업* ’14년(보고)

-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5년(보고)

- 국회기록정보콘텐츠 개발⋅구축* ’15년(보고)

-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 강화* ’17년(보고)

-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내실화* ’18년(보고)

-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18년(보고)

- 임시의정원 관련 업무의 정착화* ’19년(보고)

3.4. 기록물

열람
- 국회기록물의 공개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20년(보고)

*다음연도 주요 업무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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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 기획

3.2.1 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사무처 소속 당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소속기관의 행정문서 등의 이관⋅관리 및 보존, 

국회 헌정자료에 대한 수집⋅편찬,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9년 국회도서관으

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정보공개청구 업무 및 국회 헌정자료 관련 업무는 국회사무처에 잔류되고, 국회기록보존소

에는 순수 공공기록관리 영역만 이관되었다(김장환, 2018, 48).

그러한 와중에 공공기록물법과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기록관리 관련 법규의 전부개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2012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소속기관의 생산⋅
접수 기록물부터 의정활동 기록물까지 수집⋅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체계화 및 보존⋅관리⋅서비스 

방안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34-35). 이를 통해 수립된 ‘보존회의록 

관리’,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9개 주요 추진과제는 이후 실제 국회기록관리 

정책으로 모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3년 12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기록보존소 직제가 통과되면서, 조직이 과 단위(1과 3담당)에서 국 단

위(1소 2과 5담당)로 격상되었고, 신규⋅확장되는 업무분장이 생겨났다. 기존 기록관리 업무에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 및 국회의원 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기록물 

정리⋅기술 및 장기보존, 콘텐츠 개발⋅활용, 기록물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DB 구축 등의 업무

가 확장되었다.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대한 기록관 업무에 집중하던 국회기록보존소는 비로소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기능과 더불어 수집형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국회기록관리 체제

*출처: (김장환, 2016, 7)

3.2.2 법⋅제도 정비

2017년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기반 마련 계획(안)｣을 

시작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한 법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전문가 집단과의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법률(안) 제정에 대비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하위 

법규의 전면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26-27). 이 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여 현재 누락되어 있는 국회의원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전반을 법제화함으로써 국회기록보존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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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되지 못하였고, 다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실무 절차를 규정하

는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내규｣를 제정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9년 국가기록원이 추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사항 중 제46조의2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정도 추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1-42). 이는 신설된 공공기

록물법의 조항을 근거로 주요 정당의 정책 자료까지 수집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원내 정당들을 대상

으로 컨설팅 및 기록물 수집을 진행해왔으나, 법적 관리기관이 아니었기에 정책자료 수집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록물 수집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집 대상을 검

토하였고, 정책 자료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a, 5-6).

한편, 2018년 2월 21일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존회의록 불게재 부분 

복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공개회의록 등에 관한 공표 방안이 다시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3) 사실 이 문제는 

과거 2004년4)과 2013년의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었다. 2018년 2월 23일 국회

도서관장이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 공표에 관한 사안을 국회기록보존소와 의사국이 협조하여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사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5)

3.2.3 기록관리 지도⋅점검

2013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소속기관(국회 상임위원회 포함)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지도⋅점검(현황평가)을 

추진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는 ‘처리과–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회기록보존소)’의 2단계 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황평가 역시 국회 각 소속기관의 106개 처리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2년 처음 설계된 현황평가 지표는 

각 소속기관 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단위로 하여 구성했으며,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간소화하여 설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12-32).

초기 현황평가는 수립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각 처리과에서 기록관리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실적을 제출하

면 이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확인⋅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처리과의 기록관리 

인식 부족 문제, 현황평가 지표 관련 문제,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문제 등이 기록관리 현황평가의 시행 

초기부터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펼쳐졌지만, 결과적으로 자체평가 신뢰도 

부분은 우선 지표에서 배점을 낮추고, 나머지 현황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3-9).

2014년에도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황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연도부터 기록관리 저변 확대를 

위해 직접 처리과를 방문하여 평가지표와 기록관리 업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a, 

5). 그 결과 2015년에는 컨설팅 형식의 ‘국회기록관리 맞춤형 지도⋅점검’이 추진되었다. 총 2차로 진행되는 맞춤

 3) 이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회의록시스템의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99쪽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
 4) 2004년 3월 11일 개최된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안건 ｢회의록 불게재 부분 공개여부 결정의 건｣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171016)이 발의되었다. 이 규칙안은 국회운영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시 국회사무처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더욱이 진전되지는 못하였고, 결국 제17대가 끝남

과 동시에 자동폐기되고 말았다(김장환, 2013, 100).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장환(2013)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다만, 현재 조승수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공개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852)을 발의한 상태라 해당 의안의 처리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H0D0H6Y2J2A1R8N0B6E1D0H6T9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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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도⋅점검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담당자가 평가대상 처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이후 설문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 만족도를 측정하고 종합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다(국회도서

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b, 10, 27-36). 

현황평가 결과는 기록관리 교육 및 다음연도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2016년부터 국회기록보존

소는 현장평가(맞춤형 지도⋅점검)와 기존 서면평가를 병행하는 현황평가를 추진하였고, 이후 2017년부터 온라인 

확인⋅점검 과정까지 추가하는 등 현황평가 방식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현황평가는 <표 5>와 같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23-2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서식에 따른 전체 처리과의 현황

평가(서면평가)

- 처리과 현황평가 취합 및 결과 분석

-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 생산 현황 확

인⋅점검

- 평가 결과에 대한 각 처리과 의견 

조회
- 맞춤형 지도⋅점검 실시

<표 5> 기록관리 현황평가 각 단계

한편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 현황평가를 진행하면서, 행정부와 같이 회의록 및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의 

지정⋅관리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2020년도 위원회

에서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1년에 이르러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정책을 수립⋅추

진하였다. 이처럼 현황평가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

되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 후속 조치로서 기록관리 현황평가의 지표로 설정해 실제 처리과에서 제대로 수행되

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년간 진행된 기록관리 현황평가는 시행 초기와 달리 어느 정도 평가 업무가 안착되었고, 처리과 직원들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도 기록관리 인식 확산 및 처리과 독려 방법으로서 ‘현황평가 

결과로 도출된 우수사례 홍보’, ‘현황평가 단계에서의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바 있다(국회도서

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7-8; 2016a, 5-8; 2017a, 4; 2019a, 7-8).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처리과 포상(국회도서관

장 혹은 국회의장 명의)과 더불어 국회의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더욱이 많은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평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2.4 국회기록관리 교육

“국회기록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여러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a, 1). 우선 매년 상반기 인사이동 후 

처리과의 기록관리 책임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처리과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

원과 프로그램 개설 협의를 통해 여러 교육과정(행정실무과정 및 신임실무자과정 교육의 기록관리 실무)을 신설

하였고,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국회 직원들의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기록관리 전문교

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요자 중심 기록물관리 교육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 교육의 대상을 소속

기관 직원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까지 확대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33). 사실 이전까지의 기록

관리 교육은 국회 소속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 범위가 확대되

면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기록물 수집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컨설팅 결과 입법 관련 보좌진들의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보좌직원에 대한 기록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27-28).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매년 보좌진 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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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된 의원보좌직원(인턴 및 입법보좌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 교육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

으나, 2017~2018년 이후 실제 보좌진 교육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속기관 

대상 교육보다 보좌진 대상 교육이 구성이나 진행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5 대내외 교류⋅협력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 ICA(국제기록관리협의회)에 기관회원(회원 구분 C)으로 가입하여, ICA 집행이사회 

정기 총회뿐만 아니라 ICA/SPP(의회 및 정당기록 전문분과) 회의, EASICA(동아시아 기록관리협의회) 등 여러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5일~10일 ICA 서울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국회기록보

존소는 국가기록원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헌정기념관

을 포함한 참관 프로그램,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국회도서관 홍보부스 설치 등을 추진⋅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국회 기록화 전략, 국회 라키비움 등의 주제로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였다.

국내 교류⋅협력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정부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국회기록보존소

장 대리 참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되면서 제9조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원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회도서관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대외협력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3 수집⋅보존

3.3.1 수집⋅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시청각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

관(국회기록보존소)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시청각 전용 서고가 

부재한 관계로, 이관되지 않고 국회방송국 등 각 처리과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

기록보존소는 2014년과 2015년에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시청각기록물(영상회의록 및 각종 사진⋅동영상 등)의 보유⋅생산 현황을 조사하였

다. 동시에 생산부서와의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시청각기록물 보존서고 공간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시청각기록

물 관리를 추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10; 2014b, 5).

국회기록보존소는 2014년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정책 수립 시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지속

적으로 계획해왔다. 2016년에 이르러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하면서 시청각기록물관리 기능을 개선하였

고,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 방송국 기획편성과 등 국회 내 주요 시청각기록물 생산 부서를 중심으로 시범운

영을 실시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36). 이를 통해 영상회의록시스템 등의 시청각기록물을 시범

적으로 이관 받음으로써, 향후 대용량 시청각기록물을 원활히 이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도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기록은 법적 ‘이관’ 대상이 아니다.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과거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사무처 

소속일 때부터 ‘헌정자료’라는 명목으로 기증⋅구매 방법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었다(김장환, 2018, 50).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정자료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국회사무처에 잔류하였고,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사무처의 헌정자료 관리와 별개로 국회도서관 차원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정책을 수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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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국회도서관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은 국회의장단의 구술채록 과정 중 이루어지는 기록물 기증, ｢한눈에 

보는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서비스｣를 통한 보도자료 수집6), 국회의장의 서한을 통한 기증(이관) 요청 등 

소극적 수준으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제19대 국회 의원기록물 수집 계획｣7)을 수립하고 국회의장 

결재를 받는 등 국회기록보존소 차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관리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회기

록보존소는 2016년 5월 회기가 종료되면서 변동이 생긴 국회의원실 146곳에 방문하여 보좌진에게 기록물 기증에 

관해 설명하고, 기증 의사를 밝힌 의원실과 협약을 맺은 후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하지만 의원기록물은 법적인 

이관 대상이 아니었기에 대상 국회의원실 146곳 중 20곳의 의원실(11.9%)에서만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국회

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25-27). 수집과 함께 의원실 컨설팅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입법 관련 

보좌진들의 기록관리 관심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원기록물 수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육 

및 컨설팅 필요 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기

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생산되는 문서가 국회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정비하여 의원실 고유의 기록물철이 등록될 수 있도

록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의원실에 배포하고, 국회의원실 및 원내 

주요 정당에 대한 기록관리 컨설팅과 기록물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도 국회기록보존소는 ｢제20대 교체 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교체 의원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주요 정당의 선거전략 

및 대응 관련 선거기록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국회의원실⋅정당 - 국회기록보존소’ 간 기록물 수집 협업 체계

를 구축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5-46). 이 정책은 시범적으로 실시된 ｢제19대 국회 의원

기록물 수집 계획｣보다 체계화된 수집⋅관리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실 국회의원 기록관리는 관련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법적 이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기록물을 법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3.3.2 구술기록 채록

국회의장단은 대한민국 국회의 최고 지도부로서, 국회의장단의 충원 과정과 법적⋅실제적 권한,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국회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척도이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b, 7).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관리되는 문서류 위주의 기록물은 이러한 국회의장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고 규정

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 김형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시작으

로 2013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국회의장단의 의정활동을 구술

기록으로 생산하여 축적해오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구술자의 연령, 그들의 기억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기

록보존소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구술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한 뒤 면담을 통해 문서류 등의 기록물에 남지 않은 뒷이야기까지 끌어내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

존소, 2012a, 3-5). 사업 초기에는 역대 국회의장단만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이 진행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국회 

중요 인사 및 의정사 중심의 주요 인사로 구술자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8)

 6) 현재는 국회도서관 공공정책과에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수집⋅서비스하고 있다.
 7) 본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낙선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 안건으로 2015년 

정기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낙선의원’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수집 계획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국

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a, 4-5).
 8) 2020년까지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총 43인(258.5시간)에 대한 구술기록이 채록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c,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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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기록 채록 사업은 유형화된 기록물로도 확인하기 힘든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담아내, 국내 정치사 및 의정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기록보

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영상과 DB화된 국회기록물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접근점을 통한 기록

물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영역 측면의 의의도 함께 가지고 있다. 

3.3.3 역사기록 수집

2017년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의정원 

기념사업 준비 T/F를 구성하고,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계획을 구상하였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광복회, 국가기록원 등 23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28-29). 

동시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국외 기관(미국 국립기록관리청, 하와이 주립 아카이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대만 중국국민당 문화전파위원회 당사관 등 9개 기관)에서 온라인 사본 수집과 함께 국회기록보

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집을 진행하였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의 결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2,642건의 임시의정원 

기록물을 수집하였다(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b, 4). 이후 기록물 해제 작업 및 아카이빙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자료집 발간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다. 임시의정원 사업은 공공기록물 위주로 기록물을 관리하던 

국회기록보존소가 모(母) 기관의 정체성 확립의 측면에서 역사기록물까지 그 수집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기록물과 같은 의정활동기록물, 그리고 국회 개원 이전의 역사기록물

까지 그 수집범위와 아카이브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4 평가⋅보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과로부터 생산⋅접수된 기록

물을 이관 받아 점검⋅정리하고,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한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하고 있다. 프로세스상 행정부의 평가 업무와 큰 차별점은 없으나 보존기

간 30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해당하는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준영구 이상 이관 기록물과 수집된 의정활동 기록물은 원본

의 보존성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필름 제작, 디지털화, 탈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기록물은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2021년 현재 디지털운영담당관실)로부터 일괄 이관 받고 있으며,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전자

기록물은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2년 국회기록보존소는 보고안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의 일환으로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안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국회회의록에 대한 DB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35). 당시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서도 배부회의록으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회의록 원본은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 계획안

은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로 작업하지 않고, 국회사무처의 배부회의록에 없는 불게재 부분 등만 스캐닝하여 작업하

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a, 5-6). 그러나 국회회의록은 ｢국회법｣ 제118조와 ｢국
회회의록 발간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받게 되어 있고, 이들 법규정에는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 관련 법규 

정비를 건의하였지만, 이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국회회의록 원본의 관리 주체인 국회기록보존소는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안 수립｣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13년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심의안건 ｢국회회의록 원본 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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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금 상정하고, 이를 위원회로부터 의결 받아 국회회의록 원본에 대한 탈산 처리, 이중보존 매체 제작 등 

여러 보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46-5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회의록은 타 법규를 우선 적용하기에, 원론적으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이 심의안건을 부결시켰지만, 국회기록보존소가 주체가 되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국회도

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9-11).

2015년 국회기록보존소는 총 629권의 국회회의록(제헌~12대)과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탈산 처리를 진행

한 바 있다. 당시 탈산 처리는 탈산 용액을 기록물에 직접 분사하는 북키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다음 해에는 탈산 효과가 높은 용액침전 방식의 장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후 장비 설치와 시범 운용을 

거친 후 보존회의록 등 중요기록물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였고,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보존회의록을 대상으

로 탈산 처리와 기록물 먼지 제거 및 포갑 등을 실시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b, 17-18). 

보존기록물은 소독작업을 거친 후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보존서고에서 관리 중이다. 보존서고에는 국회기록

관리통합시스템과 연계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요기록물의 유출⋅도난 방지와 함께 효율적인 기록물 

점검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전용 서고를 구성하였고, 국회방송국, 국가기록원 등의 자문을 

거쳐 재생⋅관리용 전문장비를 구매해 기록물의 상태파악 및 정수점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

보존소, 2018b, 43).

한편, 2019년 국회 내부지침인 ｢선물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이 국회의장실(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개정되었다(2019.09.10.). 이에 국회의장의 공식 활동을 통해 받은 선물류를 국회기록보존소가 관리하게 되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관리국 등 관련 처리과로부터 전⋅현직 국회의장의 선물 약 630점을 이관 받았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80). 이후 2021년 ｢국회의장 선물 관리 및 공간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등록요소를 정비하고 국회의장 선물용 전용서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관된 국회의장 선물의 관리 체계

를 정비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78-79).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단) 기록물과 같은 헌정자료의 관리 소관은 국회기록보존소가 아닌 국회

사무처이다. 그렇지만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의장단의 구술기록

을 채록함과 동시에 기록물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물 및 정당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의 결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의장단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장 선물류의 이관⋅관리 역시 이러한 주도권 

확보의 결과로 보인다.

3.3.5 시스템 관리

2009년부터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 RMS에 일부 보존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국회

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및 국회 e-의안시스템 등 생산 시스템과의 

연계인수, RFID를 이용한 서고관리, 수집/민간기록 등록, EDMS 엔진을 통한 기록물 원문 프로세스 개선 등 영구

기록물관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김장환, 이은별, 2015, 110).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집/채록된 의정활동 

기록물 및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영상회의록과 같은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제대

로 입수⋅관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본 베이스로 사용된 표준 RMS는 기록관 단계의 업무 

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에 국회기록보존소의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우선 2014년 12월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인수 및 검증기능 개선｣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록물 이관 및 검증 관련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확보한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활용해 2015년 기록관리시스템 중장기 발전방향(ISP)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부터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 삭감에 따라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이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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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표 6> 참고)(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81-82).

연도 주요 내용

2016년 - 수집기록물, 시청각 및 구술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 기능 개선

2017년 - 정리기술 기능 개발, 기록물 평가폐기, 포맷변환, 기록관리 편의 기능 등 개선

2018년 - 기록물분류기준표관리, 생산/수집 서고관리/열람 기능 추가, 기타 관리 기능 등 개선

2019~2020년 - 예산 삭감에 따른 고도화 사업 중단

<표 6>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사항

국회기록보존소에서 ARMS 형식(RMS+AMS)의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였지만, 예산 삭감 등 내부 문제로 인한 고도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은 아쉬운 점이다. 한편 2021년 다시금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 시스템 개선 계획안은 서비스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의장 선물 및 조직연혁정보 관리 기능을 신규 개발하고 기록유형별 서가 배치 및 RFID 발행 등 

기록물 보존⋅검색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2017년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행정정

보 데이터세트, 웹 기록물 등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않았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a, 5). 새로

운 관리 기능의 개발 및 기존 기능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비밀기록물이나 

데이터세트, 웹 기록물 등에 관한 관리 시스템도 반드시 구축해 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3.4 서비스

3.4.1 공개 재분류

국회기록보존소의 관리 대상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있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기록물을 

대상으로｢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행된 이 사업은 연간 

약 12만 건의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고(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5), 기록물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최근 생산된 기록물부터 역순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여9) 2019년에 완료하였다. 한편 2004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이전에 생산⋅접수된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경우 공개 구분이 모두 ‘공개’로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

었고,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물에 대한 공개값 분류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재분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통해 심의할 사항은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거의 10년에 

걸쳐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추진해오면서 국회기록물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를 비로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4.2 정리⋅기술

공공기록물법 제38조의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 역시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에 대한 업무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나, 

그동안 보존⋅관리 측면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정리⋅기술 업무에 대한 인력이나 기반이 부족했다. 이에 국회

기록보존소는 여러 계획(안)을 수립해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 업무 및 국회 조직의 연혁 정보(전거레코드)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7, 11).

 9) 한편 2015년도까지는 2004년 8월~1991년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대상으로서 역순으로 분류를 진행했으나, 2016년도 사업부터는 역

사적 가치가 높은 제헌기록물 등 생산연도가 오래된 기록물(제헌~1990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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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술 업무를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ICA의 국제기록물기술표준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 규칙(NAK 13:2011(v2.0))｣ 등 국내외 표준⋅지침을 참조

하여 보존기록물에 대한 기술요소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회도서관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대상으

로 추진한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1차 시범사업’ 사례를 토대로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 기술 지침(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정식 정리⋅기술 사업을 추진해, 보존기록물의 군⋅계열 분류 및 기록물철 배정, 기술서 작성,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등에 

따른 실⋅국 및 처리과 단위의 전거레코드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32-33).

현재의 정리⋅기술 업무는 국회 소속기관의 생산⋅접수 기록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의정활

동 기록물은 편철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이며, 상위 계층에 대한 정리⋅기술은 미진한 상태이다. 의정활동 기록

물에 대한 정리⋅기술 역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리⋅기술 및 연혁 정보 조사⋅정비 

과정은 단순히 보존기록물의 관리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catalog), 조사⋅연구 가이드(research 

guide) 등으로 구축되어 국회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리⋅기술과 

관련하여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기술 방법론에 치우쳐 있어 유관기관인 서울기록원과 같이 유연한 분류

체계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리⋅기술 결과물을 외부에 서비스할 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4.3 기록정보콘텐츠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이전까지 국회기록보존소는 보존⋅관리 위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다. 이후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치학 및 현대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용자 관심도 등을 반영한 대상 주제를 선정, 기록물 소재 정보를 조사하는 등 기록정보콘

텐츠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정사와 함께하는 전시 및 발간 사업｣을 계획해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추진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b, 2-3; 2015c).

한편, 2014년의 위원회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홍보보다 미수집된 기록

물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축적된 기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같은 

해 11월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양민학살사건’을 예시로 들며 위 의견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음을 어필하

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a, 2-5). 

2016년부터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온라인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정보콘

텐츠(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사 연표,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사이버 전시관 등), 소속기관 공개기록물 

중 일반문서에 대한 목록 및 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임시의정원 기록물을 활용해 해제집, 목록집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도서관 1층에 ‘홍

진 의장 기념 전시실’도 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a, 37-39). 또한 가상(VR)전

시,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연표 데이터를 오픈소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고 내용을 보강한 

연표, 카탈로그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임시의정원 디지털아키이브’를 구축⋅서비스하고 있다.10)

이후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임시의정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HTML 기반 

원문 뷰어를 탑재해 별도의 제한 없이 기록물 원문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활용된 

10) 국회기록보존소는 해외 소재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수집,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수집기록물에 대한 

해제집 발간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T/O를 확보하고,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발굴 등의 업무를 국

회기록보존소 기본 단위업무로 정착시켰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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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록객체에는 고유 URL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홍연

주, 2019, 134).

3.4.4 기록물 열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물에 대한 분류 점검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등을 진행해 공개기록물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공개기록물로 구분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기록물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정보공개청구밖에 없었

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기록물 제공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관리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성면섭, 이해영, 2020, 120).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2020년 9월부터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개정된 ｢국회기록물 열람 지침｣을 바탕으로 대

국민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1) 이는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 최초로 정책적으로 정보공개를 

벗어난 별도의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맺음말

국회의 기록관리가 공공기록물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2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사이 

국회기록보존소는 그 소속이 변경되고 위상도 국 단위로 승격되었으며, 위원회의 설립 근거 역시 ｢국회기록물관

리규정｣에서 상위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으로 격상되었다. 국회기록관리 주요 정책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진 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실무적으로 추진되기에, 위원회 안건을 통한 정책 확인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의 안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변화, 안건 현황을 확인하여 실제 위원회의 운영 

행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 수집⋅보존,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업무 세부 사항과 

위원회의 각 안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회 내부 중심의 위원회로 지속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 사안

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과 함께 정책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위원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상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소속기관 기획부서의 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부위원을 주축으

로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 위원회가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에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이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었지만, 국회기록관리의 주요 정책이 보

고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정책과 관련한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정책 사안을 담고 있는 심의안건은 2013년까지만 존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책 사안은 보고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법⋅제도 정비, 회의록 관리 방안, 기록관리 현황평가, 국회의원⋅정당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중요 

국회기록물의 관리 방안, 정리⋅기술,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

들도 모두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과 같은 보고안건이다.

지난 10년간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심의안건은 주로 기록관리 지도⋅점검 혹은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현황평가 관련 사항과 같이 주로 심의안건으로서 논의되던 사항도 2018년도부터 보고안건

11) 다만, 2020년부터 본격화된 COVID-19 확산으로 실제 이용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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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어져,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의 심의안건은 오직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뿐이다. 사실 이러

한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도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후 의결되는 것이기에, 결과적

으로 위원회에서 다루는 국회의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위원회는 형식상 심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자문기구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안건을 살펴본 결과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기록관리 지도⋅점검, 기록물 수집⋅관리, 구술기록 

채록, 역사기록 수집, 평가⋅보존, 공개 재분류, 정리⋅기술, 기록정보콘텐츠 등 전반적인 국회기록관리 정책이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기록관리 법률안 등 법⋅제도 정비 

부분과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기록물은 여전히 공식적인 

국회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록물은 법적인 이관 형태가 아니라 수집의 형태로

서 국회기록보존소에 입수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내규｣ 제정 등 관련 법규정에 대한 제정⋅개정 작업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해결 방안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보고사항과 

심의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위원들로부터 주요 현안(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 관련 사항, 각종 국회 

내부의 법규 제정⋅개정,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요 정책 사안을 보고안건으로 계속 다루게 된다면, 위원회의 자문 역할만이 강화될 뿐이다. 차후 

국회기록보존소는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안건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 또는 보고 사항을 구분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안건 유형이 통합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해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관련 사항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정치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해, 각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 운영에 

관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등을 내부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

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국회 내부의 기속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기록관리 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기록물에 관한 사항’, ‘임시의정원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에 

관한 사항’과 같이 심의해야 할 기능을 위원회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분석하고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검토해 국회기록관리 

정책을 검토하였다. 위원회의 안건을 통해 국회기록관리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었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

였기에 정책 사안별로 세부적인 비판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국회의 전반적인 기록관리가 어떻게 논의되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상으로 확인한 각각의 사안들은 향후 국회기록보존소의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속 연구들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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